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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술(과학)-정치(정책)-개념(담론) 간의 연계성 및 융합 가능성을 기후변화를 매개로 탐색한다. 기후변
화는 21세기 환경 담론의 핵심이며, 현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최고 수준의 공공재다. 본고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 기후
변화 대응 협력 가능성을 기술(ICT)과 정치(포용적 성장)의 융합에 따른 거버넌스 담론으로 설명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외교 주체로서 한국의 중견국성이 갖는 특징을 고찰하고, 둘째, 한국-아프리카 기후 거버넌스 구축이 내포하는 의미
를 제시하며, 셋째, 아프리카 기후 거버넌스를 지역기구 및 레짐, 국가 수준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앞선 분석
을 토대로 아프리카 기후 거버넌스의 특성과 한국판 뉴딜을 접목함으로써 디지털과 휴먼, 다층 거버넌스 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기후 거버넌스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connecting and converging technology, politics, and 
political concepts through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is at the core of environmental discourse and
the top tier of public well-being concerns sha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ased on the 
convergence of technology (ICT) and politics (inclusive growth), this study explain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frica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s part of the discourse on 
governance. To this end,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middle power identity for public diplomacy
were examined. Second, the meaning of the Korea-Africa climate governance construction was 
presented. Third, the study found that African climate governance is categorized into two levels: a 
regional level organization and regime, and at a national level. Finally, by interweaving the 
characteristics of African climate governance and the Korean New Deal, the analysis suggests the 
direction of climate governance through the integration of digital, human, and multileve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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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은 기술공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이 만들
어낸 현상이다. 4차 산업혁명의 엠블럼으로 여겨지는 ‘고
도화된 정보사회’는 토플러(Alvin Toffler)가 40여 년 전
인 1980년 제시한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의 핵
심이었다. ‘재택근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것도 이때다
[1]. 3차혁명은 기존의 혁명들, 즉 농업혁명 및 산업혁명
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적합한 
명명(nomenclature)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대가인 리
오타르(Jean Francois Lyotard)는 그보다 전인 1970년
대 말에 이미 데이터 접근성이 사회 운용의 중심원리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2]. 리오타르도, 토플러도 모두 정보
혁명에 따라 정치, 사회, 경제의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1,2].

4차 산업혁명은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회장 슈밥(Klaus Schwab)이 2015년 포린어페
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을 통해 창안한 용어다[3]. 
4차 산업혁명이 3차 정보혁명에 입각해 있다고 하면서
도, 속도, 범위, 체제에 주는 충격 면에서 3차 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했
다. 그러나 3차 혁명이든 4차 혁명이든 데이터와 정보통
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이하 ICT)이 중심에 위치한다는 점은 동
일하다. 4차 산업혁명의 여파가 3차 혁명과 비교할 수 없
는 수준으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양차 혁명을 추동한 변
인 간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요컨대, 우리
는 기술공학의 차이를 사회과학적 담론 변동, 또는 정책
적 담론을 통해 인지하고 있다[4].

기술을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어떻게 풀어내는가의 문
제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기술은 개념으로 집약된다. 
개념은 이미지를 창출하고 사회과학자들은 해당 개념을 
통해 정책을 도출한다. 실재(實在)하는 세계는 행위자가 
그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기술과 정책 담론이 융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무엇이 
‘실재’하는 것인가?

환경은 과학과 정치 간의 연계성이 가장 뚜렷한 분야 
중 하나다. 환경보호 담론이 정치 영역에 진입한 것은 
1962년 카슨(Rachel Carson)의 역작 『침묵의 봄
(Silent Spring)』이 출간된 후였다. 카슨이 제기한 살충
제 DDT(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문제
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과학의 표피를 덧입은 정
치 문제로 환원됐다. 침묵의 봄으로 DDT는 환경파괴 이

미지를 내포한 개념이 되었지만, DDT 사용이 보편적 차
원에서 금지되면서 모기 개체가 급증하여 말라리아 환자
가 폭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개
발도상국 주민들이 굶주렸으며, DDT가 새의 개체 수를 
줄인다는 카슨의 분석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5].

본 연구의 목적은 여기서 도출된다. ‘기술(과학)-정치
(정책)-개념(담론)’ 간의 연계성 및 융합 가능성을 기후변
화를 매개로 탐색한다. 기후변화를 탐색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는 환경 담론의 핵심
이다. 21세기 국제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자리매김한 지
속가능발전은 기후변화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6]. 
둘째, 기후변화 문제는 현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최고 
수준(top-tier)의 공공재다. 탈냉전 이후 자유무역체제, 
집단안전보장체제와 같은 국제협력 활동은 국제질서 측
면에서 공공재 공급의 문제로 여겨져 왔고, 특히 기후변
화 방지 협력 문제는 ‘전 지구적 공공재’로 간주된다
[7-9]. 2021년 11월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
회(COP26)에서 2020년대를 온난화 방지를 위한 “결정
적 10년(critical decade)”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다[10]. 셋째, 기후변화 문제는 무엇보
다 과학과 정치가 긴밀히 융합하는 지점이다. 국제사회
의 공공재 성격이 크다는 것은 실증(實證)만큼이나 정치
화(politicization) 또는 안보화(securitization)의 가능
성도 뚜렷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공공외교
(public diplomacy)’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공외교가 
열린 외교, 행위자의 확대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
후변화를 매개로 한 과학과 정치의 융합에는 공공외교가 
개념적 지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2. 개념적·이론적 이해

2.1 인류세(anthropocene)의 공공외교
공공외교는 신외교(new diplomacy)를 표상한다. 전

통외교의 주체가 정부이고 수단이 하드파워라면, 공공외
교는 대상의 범위를 민간으로, 수단을 소프트파워로 확
장한 것이다. 공공(公共)에서 전자는 ‘공개’의 의미를, 후
자는 ‘집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4]. 문자 그대로 개방성
과 포용성을 담지하는 외교다. 공공외교 역시 개념적으
로 외연의 확장을 경험했다. 공공외교에서 신공공외교로
의 전환이 대표적이다. 20세기 공공외교가 정부 행위자
를 중심으로 실행됐다면, 21세기 신공공외교에서는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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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주체의 영역으로 진입했다. 민간과 정부 모두 
외교활동의 주체와 대상이 되는 것이다[11].

공공외교의 개념, 정의, 적용 분야에 대한 연구는 국
내외를 막론하고 상당 수준 진행되었으므로[12-14], 본
고에서 일반적 논의는 생략한다. 대신 상술한 대로 ‘기술
(과학)-정치(정책)-개념(담론)’ 측면에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정책의 연결고리를 제시한다. 즉, 기후 거
버넌스를 구상하는 것이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거버넌스를 “다양한 행
위자가 투명하고, 참여적이며, 포용적인 방법으로 공동
의 관심사를 처리하는 규범과 가치”로 본다[15]. 이에 따
르면 기후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가 기후변화 문제
를 투명하고, 참여적이며, 포용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규범과 가치, 그리고 과정 체계”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국제사회는 기후 거버넌스 작동 과정에서 
‘행위자의 다양성’, 즉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다(Fig. 1).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s

International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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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social actors

Private sector

Global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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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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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ultilevel Climate Governance[16]
 
아울러 신공공외교에 적합한 기후 거버넌스를 논하기

에 앞서 최소한 두 가지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먼저 중견국 개념이다. 한국의 공공외교 전략은 중견
국으로서 한국의 정체성과 직결된다[17,18]. 왜냐하면 
국가 속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외에도 지역·국제적 
차원의 이슈에 “적극 참여 또는 개입(engagement)하려
는 의지(willingness)”가 중견국을 규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뜻을 같이하는(like-minded)” 국가들
과 함께 국제사회의 이슈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 외교를 
지향하는 것이다[17]. 기후변화는 다자주의의 정점에 놓
인 이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슈라도 복
수 국가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18].

둘째로 소프트파워다. 소프트파워 개념 활용의 보편성

을 고려할 때 해당 용어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는 없을 것
이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부분은 공공외교 주체로서 한
국이 지니는 소프트파워의 특수성이다. 이는 “공간외교
(geo-diplomacy)” 개념과 연결되는데, 공공외교 강화
를 통해 지역 간 공동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19].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소위 하드파워 강대국들이 추
진하는 소프트파워와 본질적으로 맥락을 달리한다. 환언
하면, 공간외교와 지정학적 경쟁에 따른 공공외교는 분
리된다. 이를테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측면에서 미국, 
영국 등 서구 진영이 추구하는 ‘더 나은 재건정책’(BBB: 
Build Back Better)[20],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독특
한 정체성을 추구하는 러시아의 유라시아 외교,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free and open Indo-Pacific)’ 등은 공간외교의 성격
을 갖지만[19], 동시에 지정학적 경쟁의 의미를 내포한
다. 이들이 국제질서 차원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갖기에 
나타나는 역설적 현상이다.

반면 한국의 공간외교는 중견국, 다자주의 성격을 내
포한다. 한국의 소프트파워 투사(投射)가 공간적으로 멀
리 떨어진 지역에서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정학
적 경쟁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강대국과 대비되는 중견
국으로서 한국의 공간외교가 지닐 수 있는 특장(特長)이
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공공외교는 단순한 지역외교 
차원을 넘어 “원거리의 점과 점을 잇는 초(超)지역외교”
로 기능할 수 있다[19].

결국 다자주의적 문제 해결을 본질로 하는 기후변화, 
동시에 해결책을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갈등 구
도를 보이는 기후변화 문제야말로 중진국으로서의 한국
의 역할이 요구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현세대의 기후
변화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21,22]. 멀
게는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 가깝게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화와 급속한 글로벌 경제성장에 따른 이
른바 ‘대가속(great acceleration)’의 결과 인간의 활동
이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인류
세(anthropocene)는 상기한 맥락에서 도출된 용어로 
일종의 ‘제안된 지질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 문
제의 경우 대략 산업혁명 시기인 19세기 초중반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 기후변화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은 지구 평균
기온이 1850년 이후 약 1.1 ℃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요컨대, 한국의 공공외교는 소프트파워를 구비한 중견
국 공간외교, 지정학적 경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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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초지역외교를 중심으로 전개돼야 한다. 그에 따라 기
후 거버넌스 구축 또한 한국 공공외교의 지속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주요 어젠다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2.2 기후 거버넌스: 한국-아프리카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외교가 공공외교의 형태

로 부상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19,23]. 기후변화 분야
는 특히 그러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정치화 
또는 안보화와 불가피하게 연계된다. 과학과 정치라는 
두 가지 의제를 동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양자의 
관계를 상충적으로 인식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이를테면 기후변화 의제는 전술한 신외교 중에서 과
학기술외교에 속한다. 동시에 다자주의적 ‘협력형 공공
외교’에 적합한 주제다. 개발협력외교와 연동되는 것이
다. 기후변화 문제는 과학과 정치의 상호연계성을 표상
한다는 점에서 “과학을 위한 외교(diplomacy for science)”
이자, “외교 안의 과학(science in diplomacy)”이며, 나
아가 “외교를 위한 과학(science for diplomacy)”이다[19].

물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학이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더라도 과학과 정치의 
본질적 성격이 상이함은 분명하다. 과학은 자연과학적 
법칙과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치와의 연계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가치투쟁’으로 집약되는 정치의 
핵심으로부터는 벗어나 있다. IPCC가 2018년 출간한 
『지구온난화 1.5 ℃』 특별보고서는 정치 담론 형성에 있
어 과학의 역할을 집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
락에서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구축은 개발협력외교와 
과학기술외교로 구성된다.

아프리카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개발협력
외교와 과학기술외교가 이상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지역
이다. 기후변화를 매개로 한국의 소프트파워(기술)와 공
간외교(초지역외교)가 동시에 발현 가능한 곳이기도 하
다. 왜 그럴까? 먼저, 아프리카는 글로벌 차원에서 생태
적 불의(ecological injustice)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적은 지역군에 속
함에도 불구하고(Fig. 2),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상대
적으로 더 크게 받는 지역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에
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상위 10개국 중 
절반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였으며, 그 가운데 3
개국 – 모잠비크, 짐바브웨, 말라위 – 은 상위 5개국에 
속했다[24]. 마그레브(Maghreb) 지역도 마찬가지다. 
2021년 알제리 북부에서 장기간의 혹서와 산불이 지속
됐으며, 2018년에는 우아라글라(Ouargla) 기상관측소

에서 관측 사상 아프리카 최고 기온(51.3 ℃)을 기록했
다. 대서양 및 인도양에 접한 아프리카 해안의 해수면 상
승률(3.6 & 4.1 mm)은 세계 평균(3.3 mm)을 상회했
다. 결국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은 인류 공동의 문제이며, 
글로벌 차원의 생태적 불의에 맞서는 문제임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2. Carbon dioxide emissions worldwide from 
1750 to 2020, by region[25]

둘째, 초지역외교 수단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ICT의 아프리카 역내 활용 가능성이다. 아프리카는 아시
아를 제외하면 단일 대륙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
륙이다. 그만큼 기후변화의 양상도 다양하고,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관점에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대응 협력이 
요구된다. 최근 아프리카가 ‘디지털 전환 전략(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을 통해 ‘그린 ICT’ 투자에 
진력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26]. 한국은 유엔 전
자정부참여지수(EPI: E-Participation index), 전자정
부개발지수(EGD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에서 10년 넘게 세계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한국국제
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및 행정안전부 주도로 나이지리아, 케냐 등과 
전자정부 이니셔티브를 발족한 경험도 있다. 한국은 아
프리카 지역 전반에서 경제성장 및 개발협력 측면을 통
해 ‘역할모델(role model)’이 되어 왔다[27,28]. 따라서 
ICT 분야에서 한국의 공공외교는 아프리카와의 ‘공감’에 
바탕한 초지역외교로 기능할 수 있다. 그야말로 중장기
적 대응이 긴요한 기후변화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
공외교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다.

3. 아프리카 기후 거버넌스 동향

3.1 지역기구 및 레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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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구는 다자주의 협력의 출발점이다. 아프리카연
합(AU: African Union, 이하 AU)은 아프리카 다자주의
를 표상한다. AU가 제시한 ‘어젠다 2063(Agenda 
2063)’은 50년(2014~2063년)을 바라보고 설계된 일종
의 전략적 체계다. 7가지 핵심 목표로 구성돼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지
속가능발전에 기초한 번영의 아프리카”로 기후변화 대응
력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직결된다. 포용적 성장
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 부상한 
담론으로 기존 소득증대 중심의 양적 성장론을 넘어 “분
배와 삶의 질 개선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29].

어젠다 2063이 거시적 차원의 기후 거버넌스 구성 요
인이라면, ‘기후변화전략 2020-2030’은 어젠다 2063 
달성을 위한 행동계획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복탄력성을 구비하고 취약성을 감
소한다는 전략이다[30]. 이는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활
동과 밀접히 연계된다. 대륙 조기경보체계 구축, 기후센터 
설립 등을 통한 기후재난 위험감소전략(DRR: Disaster 
Risk Reduction),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활용 등을 통
한 순환 경제 구축, ICT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사회 달성 
등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AU는 ‘그린회복행동계획 
2021-2027’을 마련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적 충격으로부터의 회복을 기후변화 대응책과 연동했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참여 증진을 강조하는 부분이 눈
에 띄는데, 경기회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상기한 포용적 
성장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31].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이하 AfDB) 역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아프리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축으로 분류했다. AfDB는 이
미 2013~2022년 아프리카 10년 성장전략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를 포용적 성장과 녹색성장으로 이원화했다. 
AU의 그린회복행동계획과 같은 맥락이다. 포용적 성장
의 경우 여성과 청년 역량 증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확충, 녹색성장의 경우 기후변화 
충격에 대비한 회복탄력성 증진이 핵심이다[32]. 달리 말
하면, 여성과 청년이 지닌 잠재력을 녹색기술 혁신을 통
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적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포용적 성장과 녹색성장의 병행은 5가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첫째, 인프라 구축에 따른 청년과 여
성 계층에 대한 경제적 기회 증진, 둘째, 강, 호수 등 대
륙 내 수역 주변 지역통합 증진, 셋째, 민간 영역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넷째, 효과적 제도와 규정 구비를 통

한 거버넌스와 책무성 제고, 다섯째,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기술 경쟁력 제고 등이다. AfDB가 제시한 포용적 
성장과 녹색성장의 병행 전략은 Fig. 3과 같다.

Infrastructure development
Regional integration

Private sector development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Skills and technology

Inclusive
Growth

Green 
Growth

Building 
Resilience

Managing 
Natural

Sustainable 
Infrastructure

Operational Priorities

Fig. 3. Green growth in the context of AfDB strategy 
[32,33]

초지역외교를 위한 접촉면을 지역 레짐(regime) 차원
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레짐 형성은 특정 쟁역(爭
域)에서 행위자 간 상호 기대를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
크, 절차, 규범 등이 마련됨을 의미하고, “국제 수준에서 
정치적 기회구조의 여러 측면에 상당한 개방”을 가져온
다[33].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이하 AfCFTA)는 그런 측면에서 이
상적(ideal) 레짐이다. 일견 무역 레짐으로 간주될 수 있
으나,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에 따르면, AfCFTA는 아프리
카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채굴 산업과 원자재에 의존해 온 기존 산업 패
턴을 전환하는 과정을 추동하기 때문이다[34]. 재활용 플
라스틱 제품과 같은 환경친화적 상품과 서비스 유통 활
성화, 친환경 기반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및 동식물 위생검역(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조항 마련,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순환경제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 있어 
AfCFTA의 역할은 무궁무진하다. 즉, 개발협력외교와 과
학기술외교의 공간이 레짐 차원에서 마련되는 것이다.

3.2 국가 수준: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거인’으로 불린다. 아프리

카 최대 경제 대국이자 인구 대국(2022년 5월 기준 2억
1,600만)이다. 세계은행은 2015년부터 2050년까지 아
프리카의 인구 성장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나이지리아 인구 증가세는 그중에서도 돋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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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2045년부터 2050년 사이 인구 4억을 돌파해 미국
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35]. 나이지리아 독립에 지대
한 공헌을 한 정치가이자 민족주의자인 아월로워
(Obafemi Awolowo)조차 “나이지리아는 국가가 아니
다. 단지 지리적 표현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나이지리아
는 민족, 종교, 문화적으로 다양한 정체성으로 이뤄져 있
다[36]. 같은 맥락에서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를 표상한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를 대
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다양성을 나이
지리아가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다.

나이지리아는 한-아프리카 기후변화 대응 협력에 있
어 공공외교의 거점(據點)이 되기에 적합한 곳이다. 우선 
다자주의에 적극적이다. AU 창립회원이자,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이하 ECOWAS)의 핵심 멤버다.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도 크다. IPCC 
5차 보고서는 2050년까지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은 더욱 
건조해지고, 남부 지역은 더욱 습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37]. 나이지리아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
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2020년 ‘나이지리아 경제 지속가
능계획’을 통해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
다. 동 계획에는 태양열 주거 시스템 구축, 저공해(압축 
천연가스) 자동차 생산으로의 전환, 정부-민간 영역 ICT 
기반 일자리 창출 등이 담겨 있다[38]. 아울러 2030년까
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347MtCO2e) 대비 20 %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37].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35년 사이에 1,200만 개의 녹색 일자리(green jobs)
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7].

한편 도시 수준에서 살펴보면, Fig. 4에서 제시된 바
와 같이 지역별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 측
면에서 나이지리아 내 ICT 분야 고용이 남서부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39]. 실제로 과학기술 분야 
입지계수 역시 Fig. 5와 같이 라고스(Lagos)와 오군
(Ogun)을 중심으로 한 나이지리아 남서부가 여타 지역
에 비해 압도적이다[39]. 디지털화,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공학, 3D 프린팅 등을 중심으로 한 4차 산
업혁명의 바람이 나이지리아에서 본격 전개되고 있다는 
점은 라고스와 오군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및 
ICT 협력 활동의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신공공외교의 일환인 도시 공공외교 또는 지자체 
공공외교와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다[40,41].

Fig. 4. ICT employment and LQ by state[39]

Fig. 5. Professional, Scientific & Technical activities 
employment and LQ by state[39]

4. 정책 제언

4.1 디지털, 휴먼 매개의 기후 체제
기후변화를 매개로 한 공공외교가 지속 가능한 형태의 

신공공외교로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한-아프리카 
공공외교 역시 확고한 비전과 철학에 입각해 실행돼야 
한다. 방향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측면에
서 포용적 성장과 녹색성장의 융합은 기후변화 협력을 
달성해 나가는데 주요한 기둥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아
프리카에서 양자 간의 융합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제로 
ICT가 논의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기한 대로 공공외교 전개 과정에서, 특히 ICT 분야
에서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지닌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디지털뉴딜)는 녹색성장(그린뉴
딜), 포용적 성장(휴먼뉴딜)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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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한국판 뉴딜 2.0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42]. 휴
먼뉴딜은 경제구조변화에 맞추어 디지털 격차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춘 인력양성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하
며, ‘사람 투자 확대’,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점에
서 상술한 포용적 성장 개념과 직결된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환경정책 기조의 변화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겠
지만, Fig. 6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디지털-그린-휴먼’ 
3각 메커니즘이 근본적으로 뒤바뀔 가능성은 적다
[33,42].

Digital New Deal
Digitaliza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SOC)

Human New Deal
Investment in 

Human Resources 
(Employment)

Green New Deal
Building Foundation 
for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Fig. 6. Korean New Deal 2.0 Structure[33,42]

재강조하지만 아프리카는 젊은 대륙이다. 아프리카의 
디지털 혁명은 젊은 세대에 대한 디지털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지난 10년간 20세 이하 아프리카 인구는 25 
% 이상 증가했다. 2070년이 되면 20세 이하 인구는 아
프리카 최대 연령층이 된다[43]. 청년층과의 교류는 지속 
가능한 공공외교의 기반이다. 한국은 아프리카 청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를 고양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이 디지털 기술 인력과 
디지털 기술교육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
실이다[44].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된 교육이 아닌, 정치·
경제·사회·기술·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측면의 디
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공공외교의 층위와 
기초를 가일층 튼튼히 할 수 있다.

물론 공공외교가 청년층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보다 
광범위한 수준에서 ‘국민을 주체로 한’ 기후변화 대응 인
식을 제고할 수도 있다. 화석연료 사용 증가 추세가 급속
한 도시화와 더불어 진행됐다는 점에서 도시외교를 활용
한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관련 사업에 투입될 수 없다면, 기후변화 대응은 
결국 “ICT 활용성 및 재생에너지 접근성 제고에 따른 도
시회복 탄력성을 구비하고, 해당 체계를 사람들이 인지
하고 실천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33].

기후변화 위험 인식은 기술적 요소에 더해 정치적 요
소, 즉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는 문제와 직결”된
다[33].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대응 행동 및 의도에 정
(正)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
로 증명된 바 있다[45,46]. 요컨대, 한국은 아프리카와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 외교를 통해 스마트시티, 데이터 이
동성, 조기경보 체제(early warning system) 등 다방면
의 디지털 표준 수립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4.2 다층 거버넌스 매개의 기후 체제
한-아프리카 기후 공공외교의 또 다른 방향성은 다층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공공외교의 다자주의적 성격을 상
기한다면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다만 공공외교이든 신공
공외교이든 외교의 대상을 민간과 국가 수준에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은 다소 아쉽다. 공간외교 혹은 초지역
외교는 다자주의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
행돼야 한다. 예컨대 지역기구 및 지역 레짐과의 유기적 
협력을 국가-시민 수준과 연동하는 것이다. 아프리카가 
대륙 차원에서 ‘평화로운 범아프리카주의(Pan African 
Vision)’를 표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중견국의 위치를 활용해 “네트워크 환경” 또는 “네트워크 
권력”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47]. 대상국 시민과 적극적
으로 소통하되, 영향력 있는 다층의 에이전시와 동시에 
교통(交通)함으로써 개발협력 및 과학기술외교의 효과성
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Effective 
institutional 
capacities
Climate change 
strategies 
harmonized
Resilience built 
& vulnerability 
reduced
Green and 
resilient cities 
through ICT

Tariff reduction 
for Eco-friendly 
products
TBT measures 
improved
SPS measures 
improved
E-commerce

Circular
economy
Infrastructure 
(agriculture, 
house 
construction, etc.)
Inclusive green 
growth
ICT jobs

Green New Deal Human New Deal Digital New Deal

AU/AfDB AfCFTA Nigeria

Regional 
Organization

Regional
Regime State

Fig. 7. Components of Network Environment for 
Public Diplomacy[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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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앞서 제시한 3가지 분석단위 – 지역기구, 
레짐, 국가 – 와 연동하면, Fig. 7에 제시된 바와 같은 협
력 구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분석단위가 제시
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통해 협력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다. ‘포럼외교’를 활용하면 각 대상과의 유기적 협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11]. 이 과정에서 필요
에 따라 본고에서 다루지 않은 지역 행위자, 예를 들어 
8개의 지역경제공동체(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혹은 시민사회조직(CSO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등을 포괄하는 형태로 포럼외교를 진행
하여 공공외교 네트워크 환경을 더욱 조밀(稠密)하게 구
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아프리카 포럼이 포괄적 수준
에서 양자 간의 기후 거버넌스 형성 과정을 조율하는 컨
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분석 단위별 협조는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
뤄질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국가 차원에서 ICT 기반 일
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는 농업, 도로, 태양열 주거 
시스템 등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직결된다. 나이지
리아가 속해 있는 지역경제공동체인 ECOWAS의 정책 
기조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 경우 공공외교 네트워크
는 당연히 국가와 지역기구 수준을 포괄하는 형태로 진
행해야 한다. 나이지리아가 전통적으로 다자주의에 적극
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컨대 AfDB가 
아프리카 청년 고용 전략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취업을 
위한 코딩(Coding for Employment Scheme)’ 프로젝
트가 나이지리아 지방정부 수준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 형성 과정에서
의 협력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다[43]. 이는 ICT 산업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남부의 라고스와 오군 지역을 통해
서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북부 지역의 주요 도시 카노
(Kano)의 주요 산업인 숙박업 및 음식업을 ICT와 연동
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물론 다층적 거버넌스를 토대로 하는 신공공외교는 공
공외교의 각 행위자가 현지 진출 가능 사업과 항목의 현
실성을 타진하고, 진출 과정 및 현지 사업 운용 과정에서 
확실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
다. 상술한 협조 형태는 궁극적으로 정부와 민간, 그리고 
정부 부처 간 역할 분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성 과정에서 민관협
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체계 
도입과 직결될 수 있다. 여러 경우의 PPP 형태가 있겠으
나, 예컨대 아프리카 지역이 지니는 리스크(국가 신용도 

문제)로 인해 중장기 자본에 기반한 개발자금 조달이 어
려운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민간부
문의 자본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파이낸
싱 기법을 도입한다든지, 리스크와 사업성이 동시에 존
재하는 곳을 대상으로 특별융자를 제공하는 등 민간금융 
재원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적 자금
과 민간 자금 간 ‘융합 개발금융’ 체계를 구비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기후 거버넌스 구축 ODA 비중 확대와 
더불어 국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
이다. ICT 관련 ODA만 하더라도 KOICA,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자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독자
적 프로그램으로 인해 충분한 정책 조율 없이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관계부처 합동의 ICT 개발협력 전략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물론이고, 분절적 
ODA 추진체계 혁신을 위해 도입된 『국제개발협력기본
법』이 법·제도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결론

기후변화 위기는 ‘인류세의 위기’이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인류세의 해결 방식’이 요구되는 문제이기도 하
다. 기술(디지털)은 정치(포용적 성장 또는 휴먼뉴딜)와 
융합해 녹색성장을 낳을 수 있고, 이는 신공공외교가 갱
신된 형태로서의 기후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개념과 담론
으로 이어진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아프리카 협력이 
중복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국내 부처 간 사전 업무 
조율에 바탕하여 아프리카 내 다층적 행위자와 체계적 로
드맵을 수립한다면, 한국은 AU 그린회복행동계획 목표 
시점(2027년) 내에 “디지털 분야에 특화된 외부 파트너”
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33]. 제조업 및 인프라 분
야 등에서 규모의 원조를 달성하고 있는 중국이나 유럽연
합(EU: European Union) 등과 무리하게 경쟁하기보다, 
한국만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7)는 ‘아프리카 지역기구-국가-지역사회’를 연결
하는 포괄적 네트워킹 구축의 주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
다. 한국-아프리카 기후 거버넌스는 ‘중견국과 개발도상
국 간 연합’이라는 긍정적 네트워크 환경에 입각해 행동
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의 제고를 동반할 때 진정한 의
미의 글로벌 거버넌스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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